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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public roles and implications on private-invested projects for urban economic 
revitalization projects.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5 anchor project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investigate and prepare feasible strategies and plans to attract tenants and to recover investments. 
Second, in order to reflect the public interest on anchor projects, the support of the public is needed to ensure 
a viable business structure which can ensure a minimum return for developers and investors. Third, in order to 
facilitate restructuring of major economic infra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such as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t is necessary to preserve the loss of the developer through financial support for the expansion and establishment of 
major SOC. And the last, it may need to be made to maximize the impacts of economic revitalization by specifying 
spatial-functional linkages between anchor projects and the surround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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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 이후 2014년 13개

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이하 ‘선도지역’) 선정에 이어 

2015년 8월 중에는 2016년 지원 대상으로 일반지역 

35개소(이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중 도시경제기

반형(이하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선도지역의 경우 

2개소가 포함되며, 일반지역의 경우는 5개소가 포함

될 예정이다.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경제기능의 도

입˙고도화 등을 통해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기 위한 재생사업 유형으로, 향후에도 일부 지역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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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제1저자) | Research Fellow, Land and Housing Institute | Primary Author | jini1005@lh.or.kr

***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 Researcher, Land and Housing Institute | ryudongjoo@lh.or.kr 

http://dx/doi.org/10.15793/kspr.2015.86..006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자사업의 착안점과 공공의 역할   89



상으로 동 유형의 재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제기반형 재

생사업에 대한 국내 경험이 일천하고, 공통의 이해 기

반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경제기

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간주되는 역세권 개

발이나 노후 산업단지, 노후 항만 등의 정비˙거점개

발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관건인데, 부동

산개발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원활한 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본 논문은 경제기

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주요 개발사업

(이하 핵심사업)의 추진 여건과 특성 등을 사례분석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자사업의 착안점과 공공의 

역할,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산단, 

항만, 철도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계획시설 등의 정비˙거점개발 등과 연계하여 경제기

능의 도입˙고도화를 통해 도시의 경제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뜻한다.1) 

‘핵심사업’은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

진하는 사업으로서, ‘경제기능의 도입˙고도화를 위

해 필요한 물리적 시설˙공간 등의 정비˙조성과 관

련된 사업’을 뜻한다.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있어

서 핵심사업의 의미와 특성 등은 2장에서 살펴보도

록 한다. 

한편, 연구방법은 핵심사업 유형별 사례를 선정하

여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아직까지는 경

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향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발사업의 

일부를 대상으로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한다. 즉, 향

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포함될 가

능성이 높은 개발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사례를 선정

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여건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경

제기반형 재생사업의 민자사업에 대한 착안점과 정

책적 시사점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 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은 일차적으로 해당 사업

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 및 관련 문헌자료의 분석을 토

대로 한다. 관련 선행연구 및 기초자료의 부족에 따른 

문헌분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핵심사업 사례

별 해당 지자체 관계자 및 시행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자문도 병행한다.2)

1) � 「도시재생특별법」에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음. 국토교통부(2014)는 「도시재생특별법」에서의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의 정의 등을 준용하여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을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 · 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거점개발(이하 ‘핵심사업’)과 연계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기능을 도입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련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의한 바 있음.

2) �각 사례별 개별 자문 대상은 다음과 같음.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안양시청 기업지원과 주무관(2014
년 7월 5일) 및 SPC 자산관리회사 담당 차장(2014년 7월 5일)을 대상으로 개별 자문을 시행하였으며,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코레일 서울본부 관계자(2014년 4월 25일)를 대상으로 개별 자문을 시행함.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대전시청 담당 사무관 및 주무관
(2013년 10월 15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담당자(2013년 10월 22일)를 대상으로 각각 개별 자문을 시행함. 당시 
계획(안) 변경이 논의 중이었던 상황으로 2013년 12월 23일 추가 개별 자문을 시행하는 한편, 2014년 11월 25일 대전시 재생사업 
정책토론회 발표 내용 등을 통해 사례분석 내용을 보완함. 한편,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 및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사례의 경우는 각각 2014년 7월 22일, 2014년 6월 12일 개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계획처 주관 도시재생세미나에 초청된 
㈜경방 관계자 및 부산항만공사 관계자의 발표, 질의 · 응답 내용을 참고로 함. 

90   국토연구 제86권(2015. 9)



3. 선행연구 고찰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관련 연구는 제도도입 초기인 

현 시점까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법제화를 전후로 

이루어진 경제기반형에 대한 개념적 접근 및 추진방

향에 관한 기초연구(도시재생사업단 2012; 홍미영 

2013; 국토교통부 2012; 2014)가 이루어졌으나 경

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차별화된 특성이나 구체적 추

진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승기, 김태형(2014), 이왕건(2014) 등은 법률적 정

의에 근거하여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유형과 지향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향후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체

적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한 연구들도 이루어진 바 있다(유재

윤, 차미숙, 안홍기, 김은란 외 2013; 유재윤, 정소양, 

박정은, 조판기 외 2014; 박정은 2015). 이들 연구에

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민간 부

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에 앞서 

현재의 국내 개발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해외의 도시재생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

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천현숙, 김근태 2008; 이

동영, 원태영 2008; 이동훈, 이성창, 박민정, 이수연 

2010; 이영은, 조승연 2011; 양도식 2013). 이들 연

구는 해외 사례에서의 정부 또는 공공 디벨로퍼의 역

할이나 제도˙정책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다

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환경이 상이한 

국내 여건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제까지 우리의 도시재생은 물리적 정비사업이

나 마을 단위에서의 소규모 재생사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민간의 자원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 경험도 일천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해외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

보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추진 여건을 차근차

근 검토하고 개선해나가면서 내실 있는 추진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II.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및 특성

1.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도시재생특별법」의 시행 이후 정부는 13개의 도시

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하여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중 경제기반형 선도사업은 부산시와 청주시 등 2개

소에서 추진 중으로, 마중물사업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개소당 500억 원(국비 250억 원)의 재정

이 지원된다. 

한편 2015년에는 2016년 도시재생사업 지원 대

상으로 35개소 이내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제기반

형은 5개소 이내로 선정할 예정으로, 재정지원 방식

은 선도지역과 동일하게 마중물사업에 대해 매칭펀

드방식으로 1개소 당 500억 원(국비 250억 원 포함) 

이하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지원기간은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6차연도에 걸쳐 지

원할 계획이다. 특히 1차연도는 핵심사업 등에 대한 

민간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설

계 시행 등을 고려하여 전체 지원금의 5% 정도를 지

원할 계획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기반형 재

생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개소당 최대 500억 원 규

모다. 향후에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 규

모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고 적음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도시재생의 공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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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은 그 특성상 다른 유형의 재생사업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때문에 국비를 포함한 재

정지원은 핵심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지원의 성격

이 아닌 민자유치 촉진 혹은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유도

하기 위한 촉매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2.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및 핵심사업의 특성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특성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향하는 근린재생형 재생사업과의 차별화 관

점에서 여러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앞서 언

급한 정의를 전제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차별화 특성

이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의 도시경제부

문에 대한 상위전략˙계획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경제˙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적 산업 등에 대한 비전과 전략산업의 유치˙육

성˙발전방향 등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검토한 도시경제 부문의 

상위전략˙계획 등을 토대로 전략산업의 활성화 혹

은 관련 경제활동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리적 공

간조성이나 시설 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산업활동

에 필요한 대규모 생산기지나 공간에 대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산단조성 방식이나 

도심 아파트형 공장 등과 같이 산업활동과 지원시설

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조성과 시설의 정비는 산업기

반의 기초로서 여전히 중요성이 크다. 즉, 산업˙경

제활동의 고도화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주

요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본 논문은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경제기반형 재

생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사업이란 의미에서 핵심

사업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한편, 핵심사업은 해당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검토 가능하다. 국가나 해당 

도시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했었던 노후 산업단지

나 항만의 정비와 연계한 사업 유형이나, 역세권 및 

주요 도심기능의 이전적지 등을 활용한 거점개발사

업 유형,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 유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경제기반형 재생사

업으로서 핵심사업 추진방향의 특성은 <표 2>와 같

이 제시할 수 있다. 

유형

구분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2016년 일반지역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일반 규모)

근린재생형
(소규모)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일반형)

선정 개소 2 6 5 5 10 20

재정지원
500억 원 이하
(국비 250억 원 

이하)

200억 원 이하
(국비 100억 원 

이하)

100억 원 이하
(국비 60억 원 

이하)

500억 원 이하
(국비 250억 원 

이하)

200억 원 이하
(국비 100억 원 

이하)

100억 원 이하
(국비 60억 원 

이하)

지원기간 2014~2017년까지 총 4년간

● 도시재생 유형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차별화
● �경제기반형은 총 6년에 걸쳐 지원예정(1차연도 5%, 2차연
도 10%, 3~5차연도 각각 25%, 6차연도 10%)

추진단계 선정 완료 및 계획수립 단계

● �2015년 5월 말 현재 지원 신청 지자체 평가 완료
● �선정 개소수는 계획으로, 제시된 숫자 이내에서 최종 선정 
예정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개소수 및 지원금액 등은 
조정 가능 

표 1 _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현황 및 일반지역 선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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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핵심사업은 각각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주로 민간자본으로 추진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도시개발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항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각각 시행하는 정비사업, 도시개발사

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산단재개발사

업 등의 법정사업의 형태로 추진하게 된다.

이 외에도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특성은 핵심사

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과 관련 중앙부처 협업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

을 발굴하고 이들의 기능적˙공간적 연계방안의 반

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III. 주요 핵심사업의 추진 특성 분석 및 시사점

1. 분석의 관점 및 사례분석 대상 개요

1) 분석의 관점

핵심사업은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법정사업의 형태로 

추진되며 크게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 ‘시행단계’, 그

리고 ‘시설물의 준공 이후 운영˙관리단계’ 등으로 구

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특히 핵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착공 후 시행 이전에 추진되는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의 철저한 준비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 여부는 개발이익에 대

한 기대심리 여건 변화에 민감한 특성이 있는데, 부동

산개발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사업리스크를 최

소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의 선 검토가 중요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자유치 활성화 여부에

는 투자비용의 회수방안에 대한 논리성과 구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투자비용 회수방안

의 구체성은 최종 분양˙임대시설의 소비 목적, 테넌트

(tenant) 확보를 위한 객관적 수요 진단과 이를 토대로 

한 공간조성계획 수립 여부 등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해당 

사업의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결정

된다. 지자체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앞서 해당 사업이 

동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발방향 

및 공공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시행자와 협의하고 반

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들도 바로 이 단계에서 이루

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핵심사업의 사례 분석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최종 준공시

설물의 사용용도와 개발방향에 대한 구체성, 투자비용

회수방식의 구체성, 준공시설물의 테넌트 확보 및 유

구분 현재 여건 핵심사업으로서 도시재생 추진방향

산업단지형
● �장치산업˙저부가가치 제조업 중심
● �기반시설 부족, 비효율적 토지이용

● �첨단 제조업, 융˙복합산업 입지
● �문화˙주거 등 복합기능 유치

항만형
● �선박 대형화 등으로 항만기능 축소
● �내항부두˙준설토 투기장 등 방치

● �마리나 등 문화˙관광형 항만 조성
● �문화˙주거 등 복합기능 유치

역세권형
● �단순 교통˙물류기능 수행
● �도심 내 화물적치장 등 용도폐기

● �입체화˙복합화를 통해 토지이용 고도화
●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 허브(HUB)화
● �도심임대주택(행복주택) 입지

이전적지형 ● �이전 공공청사˙군사시설˙폐공장
● �복합개발을 통한 가치 극대화
● �문화˙교육˙공원˙녹지 등 활용

지역자산 활용형 ●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자산 ● �문화˙관광형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 유동인구 증대

출처: 박승기, 김태형 2014, 10을 재구성.

표 2 _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 유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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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방안의 구체성 측면에서 사업 추진 특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3) 그리고 이 외에 추가적으로 개발방향 설

정 및 공공성을 고려한 계획수립 등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와 시행자 간의 협의 여건4)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례분석 대상 개요

사례분석 대상은 <표 2>의 핵심사업 유형을 고려하

여 도심 내 공장 이적지를 활용한 개발 사례로서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과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주변의 철도 유휴

부지 개발 사례로서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

업, 쇠퇴항만의 재개발을 통한 국제해양관광 거점 개

발 사례로서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끝으로 노후산단

의 재개발 사례로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을 포함

하였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준공˙완료하여 시설 운영 중이며, 용산 국제업무지

구는 2013년 지구지정 해제를 거쳐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그리고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

지는 2014년 말 기준 산업시설 용지 및 아파트 분양

을 완료하고, 2016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부산 북

항 항만재개발사업 및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현

재 각각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세부 개발 

콘텐츠나 테넌트 유치 전략 등이 마련되지 않은 단계

다. 각 핵심사업의 추진 개요는 <표 3>과 같다.   

3) �핵심사업의 ‘기획 및 계획수립단계’, ‘시행단계’, 그리고 ‘시설물의 준공 이후 운영˙관리단계’ 등 전 단계에 걸친 분석은 보다 다양한 
관점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나, 전 단계에 걸쳐 분석 가능한 사례의 자료수집 한계 등으로 검토 단계를 제한하는 한계점이 
있음.

4)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해당 지자체는 핵심사업이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발방향이나 조건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핵심사업 시행자는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함. 따라서 실질적 실행 조건을 찾아가기 위한 지자체와 시행자 간의 협의 과정은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요 요건으로서 의미가 큼.

구분 이전적지형 역세권형 항만형 산업단지형

사업명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근거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항만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사업면적
(ha)

약 25 약 4.4 약 51 약 153 약 230

시행자 ALD 제1차 PFV (주)경방
(주)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
부산항만공사 미정

사업비용
(억 원)

약 10,739 약 6,000 약 310,000 약 85,000 약 4,400 

추진단계

진행 중
(산업용지 및 아파트 분양 

완료, 기반시설 설치 진행 중, 
2016년 하반기 준공 예정)

준공, 완료
(2009년 준공, 
현재 시설사용 

영업 중)

중단
(2013년 지구
지정 해제)

진행 중
(1단계 사업 추진 중

 : 일부 공공시설 
준공, 민간사업자 

협상 중)

진행 중
(사업시행자 선정 
진행 중, 계획 변경 

검토 중)

사업기간
(년)

2012~2016 2006~2009
2007~2016

(계획)
2008~2019(1단계)
2020~(2단계)(계획)

2010~2020
(계획)

표 3 _ 사례분석 대상 사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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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사업 추진 특성 분석

1) 이전적지형: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

두 사업은 각각 도심 내 발생한 공장의 이전적지를 

활용한 핵심사업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비교

적 성공적으로 추진된 사례로 평가된다. 먼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안양시 

도심에 입지한 대한전선의 안양공장 이전적지에 지

식기반산업 분야의 기업, R&D 연구시설 등을 유치

하여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도시경제 구조의 고도화

를 추진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안양시가 2011년에 

해당 부지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방안을 확정하

여 사업을 착수하였다. 2014년 현재 산업시설 및 지

원시설 용지, 공동주택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전

체 공정률은 약 85% 진행되었다.5) 

이 사업은 약 25ha의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시설과 지원

시설 이외에 도심 내 부족한 신규 아파트 공급 등이 

포함된다. 동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비교적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안양시가 동 

사업의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사업구

조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된 

사업추진이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안양시는 도시첨

단산업단지 내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우수기업 유치

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원가 60% 수준6)의 저가분양

전략을 시행자와 협의하고, 민간 시행자의 손실을 보

전하기 위해 구역 내 일부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

역으로 용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준

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분

양수익을 통해 시행자의 사업 손실을 보전할 수 있

도록 한 것이다.7) 그리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실행

구조의 확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자체인 안

양시와 사업시행자인 ALD 제1차 PFV8)의 긴밀한 협

의 과정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안양시는 전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

업시행자와 공동으로 입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전략

산업의 관내 유치 가능성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시설 용지의 분양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도시첨

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리스크를 완화하

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은 ㈜경방의 영

등포 공장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서울시 부도심의 지

리적 입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 복합용도단지를 조

성한 도시개발사업이다. 지난 2001년 ㈜경방이 영등

포 공장부지 개발계획 수립 이후 2006년에 착공하

여 2009년 준공하였다. 약 6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

로, 토지소유자인 ㈜경방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

로부터의 PF, 시설물의 일부 매각수입 및 임차보증금 

등으로 조달하였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 역시 부동산경기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원활히 추진된 부동산개발사업

5) �2014년 10월, 2단계 사업의 준공(기반시설) 및 2016년 6월에는 3단계 사업의 준공(공동주택) 예정으로 추진 중임.

6) �부지조성원가는 3.3m2당 약 1,300만 원이었으나 기업의 입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원가의 61% 수준인 약 750만 원으로 분양함 
(당시 주변 시세는 900~1,100만 원 수준).

7) �산업시설용지 저가분양에 따른 시행자 손실 보전을 위해 주거시설용지 비율을 산정˙공급하는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토해양부 수
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받음(2012년 5월). 아울러 용도상향 인센티브에 따른 민간시행자의 공공기여 차원에서 공동주택 
부지면적의 10%를 공공시설 설치 부지로 기부채납토록 함.

8) �ALD 제1차 PFV는 대한전선과 2개 대한전선 계열사, 그리고 금융사(삼성증권)가 출자하여 설립됨. 실질적인 개발업무 또한 대한
전선 계열사인 TEC & R(AMC)이 맡음. 출자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지자체와 업무협의가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자사업의 착안점과 공공의 역할   95



으로 평가되고 있다.9) 이러한 평가의 주된 요인은 토지

소유주이자 사업시행자인 ㈜경방이 유통산업의 시장 

여건 변화, 상업시설 개발 트렌드의 변화, 서울시 도시

공간구조와 도시계획상 해당 부지의 입지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테넌트 

믹싱 및 운영˙관리 전략을 수립한 것에서 찾을 수 있

다. 특히 대규모 복합시설의 최적화된 기능을 구성하

고 배치하는 등 기존의 대형 쇼핑몰과 차별화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해 부문별 전문가 그룹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 요인은 ㈜경방이 개발수요와 개발이익 감

소 등 국내 부동산개발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감안

하여 장기 운영˙관리 회수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

이다(박성두 2014).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설물의 단

기 분양˙매각 회수방식을 대신하여 시설물과 공간

의 임대˙위탁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금 흐름을 

창출해낼 수 있는 회수방식으로 전환을 모색한 것이

다. 이는 향후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기 분양˙매각회수방식 이외에 장기적 관

점의 다양한 회수방식 또는 자금조달방식으로 재편

할 필요성을 일부 시사한다. 또한 부동산시설물의 장

기 운영˙관리 관점에서 사전 수요분석을 통한 앵커

기능의 설정과 사전 앵커 테넌트 유치 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테넌트 유치와 믹싱전략

을 토대로 시설물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방안에 관

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역세권형: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2007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서울시의 주요 부도심

인 용산역 주변 코레일 소유의 저ㆍ미이용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한 약 51ha의 대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한

다. 약 10년간 31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초대형 도

시개발사업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

성 악화에 따른 추가 토지매입자금의 조달 난항과 출

자사 간의 이견 대립, 인근 서부이촌동 부지 편입에 따

른 갈등요인 증대 등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한계에 이

르게 되었다. 결국 지난 2013년 10월에 최종적으로 도

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사업이 전면 취소

되었다.

이 사업이 지구지정 해제되는 등 기획단계에서 중

단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업리스크 증가에 따른 적

절한 대응방안의 부재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

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획 및 개

발방향 검토 단계에서 준공시설물의 세부 사용용도

와 준공시설물의 테넌트 확보 및 유치방안, 비용회수

방식 등에 대한 사전 기획의 미흡을 문제로 들 수 있

다. 약 51ha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콘텐

츠의 구상과 유치기능˙대상, 유치전략 등에 대한 구

체적 검토 방안의 부재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거시

적 리스크 요인의 증대와 별개로 사업리스크를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규모 PF사업의 구조적 한계점이다. 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는 30여 개 출자사의 출자로 설

립된 특수목적법인(Project Finance Vehicle: PFV)으

로서, 이러한 특수목적법인은 태생적으로 사업리스

크를 모기업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경기악화에 따른 추가 출자 증가 등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우, 각 출자사들은 사업 전체의 이익보다

는 각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즉, 대규모 PF사업 특성상 여

9)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2009년 9월 개장 이후 2010년 9월 첫 해에만 약 1조 1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1일 평균 방문객 20여 만 
명에 이르는 지역의 주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음(전국경제인연합회 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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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출자사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전체

사업을 당초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해나갈 수 있는 책

임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셋째, 해당 지자체(서울시)의 부지편입 요구 반영 

등에 따른 사업리스크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서울시

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동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

기 위해 당초 사업대상 부지에 서부이촌동 지역 일대

를 추가하도록 요구˙반영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지 편입에 따른 반대 주민과의 갈등, 사업기간의 

장기화 가능성으로 전체 사업의 리스크를 증대시키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추진 과정에

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서울시 별도의 지원 역

할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민간

투자지분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구조의 특

성상 서울시가 개입할 여지가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출자사 간의 이견 대립으로 사업이 위태로워

진 시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실행 여건

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 역할이나 협

의˙중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규모의 조정방안이나 시장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방안의 검토, 공공 부문의 추가 출자 혹은 

일부 시설물에 대한 메인테넌트 등으로서 공공 부문

에 참여하는 방안 검토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특수목적법인 등이 추진하는 대규모 핵심사업

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공공 부문의 지원 역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항만형: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항만법」에 근거한 항만재

개발사업으로서, 노후 항만시설의 경쟁력 저하 등을 

계기로 재개발을 통해 국제해양 관광거점 조성을 목

적으로 2007년부터 추진되었다. 인접한 부산역 주

변 원도심과의 연계를 통해 침체된 원도심의 활성

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도 지향하고 있다(구자

림 2014).

이 사업은 약 153ha 면적의 대규모 부지에 상업

˙업무˙주거˙문화˙숙박˙전시˙위락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최소 약 8조  

5천억 원(민자 약 6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

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1, 2단계로 구분하여 장기에 

걸쳐 추진하게 된다. 2008년부터 1단계사업이 착수

되어 추진 중이며,10) 2020년부터 2단계사업이 착수

될 예정이다. 2014년 6월 현재 전체 사업 중 일부 부

지조성과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2009년 공모 유찰에 이어 2011년 8월 현

재 유치시설용지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GS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하지만 아직까

지 사업성에 대한 조율문제로 사업자 지정이 이뤄지

지 않고 있다. 

북항 재개발사업 또한 장기에 걸쳐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개발사업이지만, 아직까지는 토지이

용계획상 대상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발방향만 마련

된 채로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2013)의 북항 재개발 기본계획은 대규모 부지에 대

한 구체적인 기능유치 대상이나 유치 전략˙방안 등

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실질적인 사

업계획의 수립에 앞서,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

한 기획단계에서의 최종 준공시설물에 대한 사용용

도와 개발방향에 대한 구체성, 준공시설물의 전략적 

테넌트 확보 및 유치방안의 구체성, 비용회수 방식의 

구체성이 모두 미흡한 상황이다.

10) �1단계 사업은 1차 사업(2008~2016년)과 2차 사업(2016~2019년)이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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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획단계에서 이뤄져야 할 주요 의사결

정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구체성의 미흡문제는 장기적

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의 안정적 실행력을 담보

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례와 마찬가지로 준공시

설물의 분양˙임대를 통한 비용회수 리스크 요인이 

모두 민간출자사에 전가되는 구조적 한계점이 드러

나는 여건에서 향후 추가적인 민간투자는 위축될 가

능성이 높다. 아울러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장기에 걸쳐 답보 상태에 갇힐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기 추진사업에 대한 자본 잠식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2009년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에 이어 현재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문제

의 가능성을 일부 시사한다.11) 

한편 이 사업은 부산시 원도심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지만, 원도심과 공간

적ㆍ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세부방안의 부재도 

문제점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더욱이 북항 재개발사업 

대상부지는 2014년 선정된 부산시 경제기반형 선도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

는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북항 

재개발 기본계획은 부산시 원도심지역의 경제ㆍ산

업기반 특성에 대한 검토, 이와 연계한 도입기능, 북

항 재개발의 완료 이후에 발생할 외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매우 부족하다. 현재와 같이 주변지역에 미칠 

수 있는 부의 외부효과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북항 재개발사업 자체는 성공적으로 추진되더라도 

인접한 원도심 쇠퇴문제의 가속화를 초래할 수도 있

다. 항만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대규모의 업무ㆍ상

업공간으로 원도심의 잔여기능들이 이전해 나가거

나 경쟁관계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규모 핵심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게 될 파급효

과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개발 이후 예상 문제

점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지역 특성을 잘 이해하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 관계

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기

반형 도시재생에 포함된 핵심사업 추진구조는 활성

화지역에 미치는 외부효과를 고려한 개발방향의 보

완 등을 위한 지자체,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참여통로

가 매우 제한적이다. 북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

양수산부 산하의 부산항만공사이며, 부지소유자는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철

도공사 등12)으로 지자체나 지역사회가 개발방향 등

에 대한 의견 개진 등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방안이 실질적으로 부재인 상황이다. 

4) 산단형: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대전 산업단지는 1970년대 대전시 외곽에 조성된 산

업단지다. 도시의 외연적 성장에 따른 내부도시화로 

인해 인접 기능과의 상충문제, 산단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으로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

어 왔다. 지난 2009년 9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이하 「산입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산

업단지재생사업의 시범지구로 지정되어 재생사업 

준비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2014년 현재까지 대전시

는 사업시행자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민간 

부문 모두 시행자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다. 이는 1차

적으로 우리나라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추진 구

11) �2011년 8월, 유치시설용지에 대한 민간개발사업자 우선 협상 대상자로 GS컨소시엄을 선정하였으나 여전히 사업성에 대한 조율
문제로 사업자 지정이 지연되고 있음. 또한 2014년 9월 현재, 유치시설용지 35만 6,928m2 중 매각부지는 1만 6,288m2로 유치시설
용지의 4.7%에 불과함. 이마저도 국제여객터미널 공사에 참여한 업체가 공사비 일부를 토지로 대신 받은 부분임(국제신문 2014).

12) �해양수산부(2013)의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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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행 「산입법」에서 

규정하는 산단재생사업지구의 지정 기준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도

록 하고 있을 뿐 입주기업의 특성이나 기업 간 네트

워크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2014년 한국산

업단지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농공단지를 제외

한 국가ㆍ일반산업단지의 평균 공장가동률은 95% 

이상이다. 입주기업들은 산업단지의 노후 여부와 관

계없이 생산성 향상과 환경오염원의 저감을 위해 지

속적으로 설비 개선에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13) 이러

한 여건에서 노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로부터 재생

사업 추진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렵고, 오랜 기간 생산

활동을 영위하면서 형성된 산업생태계가 와해되어 

오히려 영세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장애가 될 가능성

도 있다. 

둘째, 전면 수용방식의 적용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문제다. 산업단지 재생지구 지

정단계에서 주변의 개별 입지 지역까지 일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주로 전면수용방

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종 보상에 따른 사업비가 크

게 증가한다. 부적격 공장시설 등의 이전 여부는 시행

자와 입주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된다 하더라도, 

13) �대전광역시(2012)의 입주기업 및 주민의견 참조.

구분 이전적지형 역세권형 항만형 산업단지형

사업명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사업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업추진단계
진행 중

(2016년 준공예정)
준공, 완료
(2009년)

중단
(2013년)

진행 중
(1단계 사업)

진행 중
(시행자 선정 중)

시행주체
및

자금조달구조 

● �대한전선 및 계열사(4개사) 
간 SPC 설립

● �토지담보 PF 조달

● �(주)경방 단독 시행
● �토지담보 PF, 일부 시
설물 매각 및 임대

● �30개사 간 SPC 설립
● �지분출자 및 ABCP

● �공공시행(BPA)
  - 국고, 공사채 발행
● �민간사업자 PF

  �(우선협상자 GS컨소
시엄)

● �시행자 미정
● �국고, 지방비, 민자

사전
기획

구체성

개발방향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거점 조성

● �몰링(malling)에 특
화된 복합상업시설 
개발

● ��국제업무˙상업 등 
대규모 복합단지  
조성

● �국제해양관광거점 및 
복합업무지구 조성

● �노후산업단지 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

투자비용
회수방식

● �부지 분양
 - 산업시설용지  
 - 공동주택용지

● �일부 시설물 매각
● �시설물 임차보증금
● �임대ㆍ관리 수입

● �부지 분양 
● �시설 매각

● �부지 분양
● �시설 매각

● �부지 분양

테넌트 
유치전략

● �유치대상 업종˙기업 사전
조사˙협의

● �기업유치 설명회
● �조성원가 이하 저가 분양
 (60%)

● �민간전문가 그룹과 
의 파트너십을 통한 
최적 테넌트 믹싱 및 
운영전략 마련 

-
(�부지분양 및 시설매
각을 위한 테넌트 
유치전략 부재)

-
(�부지분양 및 시설 매각
을 위한 테넌트 유치전
략 부재)

-
(�부지분양 및 시설 매각
을 위한 테넌트 유치전
략 부재)

지자체 지원 및 
협의 과정의 
특기사항

● �기업유치 설명회 공동 개최
● �저가분양에 따른 시행자 손
실보전 방안 협의, 실행 등

● �별도 지자체 협의사
항 없음

● �사업구역 확대 요구 
(리스크 증가)

● �출자사 간 협의 지연 
과정에서 지자체 중
재 지원 부재

● ��해양수산부-항만 공사 
중심사업으로 부산시 
참여 한계

● �공공 부문 주체 간 협
업 한계

● �전면수용 개발 요구
● �시행자의 최소수익 확
보를 위한 공공 부문 지
원 전략 전무

표 4 _ 사례분석 대상 사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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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및 보상비용은 궁극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되

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2012년 수립

한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계획상 전체 사업비는 약 

4,472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사업시행자가 조달

해야 할 사업비는 약 61%인 2,732억 원이다.14) 그리고 

시행자 조달비용의 약 90%(2,452억 원)가 용지매입비 

및 영업 이전 등 보상비에 소요되는 구조다. 산업단지

의 특성상 용도 상향 등을 통한 수익구조 개선도 제한

적이므로 사업시행자의 투자비용회수 부담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셋째, 새로 조성되는 산단시설에 대한 입주수요의 

확보 문제다. 각종 보상비 증가에 따른 조성원가 특

성상 분양가 경쟁력이 낮아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 

리스크 문제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시행자의 

투자회수 리스크 증대로 이어진다. 더욱이 대전시 산

업단지뿐 아니라 대구시ㆍ부산시ㆍ전주시 등의 시

범사업지구에서도 전면수용을 통해 조성되는 산업

시설용지에는 고부가가치의 지식기반산업 유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식기반산업 관련 기업들의 입주 

선호도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높은 분양가격을 지불

하고 비수도권지역의 산업시설용지로 지식기반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지역

산업기반 강화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식기반

산업 관련 기업들을 비수도권지역 내 산업시설용지

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같이 입주비용을 낮출 수 있는 

파격적인 분양전략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공공지

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핵심사업 사례분석의 종합 및 시사점

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향후 민자사업의 추

진방향에 대한 착안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안

할 수 있다. 첫째, 민자 중심의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

진하기 위해서는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

단지 개발사업이나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

업과 같이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테넌트 확보 

및 유치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투자비용에 대한 구

체적인 회수방안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핵심사업은 준공시설물에 대한 테넌

트 확보˙유치전략을 토대로 핵심사업의 세부 개발

방향과 공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궁극적

으로 핵심사업에 대한 투자회수 리스크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추가 자금조달 여건 및 민자유치 활성화 등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이다.  

두 번째는 개발수요의 감소와 부동산개발시장 패

러다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자회수방식의 다각

화 등 사업방식의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준공시

설물을 단순히 매각자산이 아닌 지속적으로 현금흐

름을 창출하는 운영자산으로 인식하는 장기 운영˙
관리 회수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영등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준공시설물의 장

기 운영˙관리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

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시

설물의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자산운영수익

을 극대화하기 위한 테넌트 유치 및 믹싱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시설물의 체계적˙전문적 운영˙관

리업무를 담당할 전문조직의 구성˙운영방안에 대

해서도 기획단계에서 사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자간의 대규모 출자사업의 경우 협약체계

의 취약성을 고려한 추진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이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추가출자 증가 등으로 리스크가 증가하는 경

우, 각자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14) �전체 사업비는 4,472억 원이며, 이 중 1,740억 원은 국비, 지방비로 조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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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그 때문에 장기간 여러 출자

사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일관된 방향

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자사 간의 권리와 

책임˙의무, 협의˙조정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협약

구조, 협의조정 체계의 확보가 관건이다. 또한 출자사 

간의 권리와 책임˙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기 검토된 사업 추진방향과 세부 개발방안 등에 대한 

변동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단계

에서 테넌트 확보 및 유치방안이나 투입자금에 대한 

회수방안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핵심사업의 

변동리스크 또한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사업이나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례는 경제적 파

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실행 조건의 확보가 관건임을 시사한

다. 즉,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

화될 때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시행자는 지

자체가 요구하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자 입

장의 ‘주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손실보전은 어떤 방식이 좋을지’ 등의 현

안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즉, 지자체와 상호 호혜적 관계기반 위에

서 지속적 협의를 통해 실질적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지자체가 제공 가능한 지원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실

현 가능한 사업구조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

요가 있다.15)

다섯째, 기존의 대규모 노후 산단˙항만 등의 산

업거점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

하는 경우 대상지의 특성,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공장가동 

여건, 입주기업들의 지속적인 설비개선 투자 상황 등

을 고려하여 수용방식을 최소화하는 사업추진 방안

의 모색이 필요하다. 수용방식은 각종 보상비로 인해 

준공시설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도시첨단산

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유치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

규모사업의 경우 변동요인에 따른 리스크에 민감하

므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여건을 고

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IV. 공공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

공공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은 도시재생 활성화계

획 수립 주체인 지자체 관점에서 검토하되, 민자사업

에 대한 착안점 등과 연계하여 도출한다. 아울러 지자

체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수립 과

정에서 핵심사업과의 연계성 제고, 지자체 및 핵심사

업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관계자들과의 협업방향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사례분석의 종합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민자

중심의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궁극적인 

공공의 역할은, 한편으로는 경제기반으로서 전략산

업 대상 기업 및 기관 등의 입주를 지원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핵심사업 시행자에 대한 실행 가능한 사업

구조 확보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세부적인 공공의 

역할과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획 및 계

획수립 단계에서 테넌트 확보유치 전략, 투자비용에 

대한 회수방안의 구체화 등이 핵심사안이 되고 있다. 

기 검토된 핵심사업의 범위와 규모 등이 변동될 경

우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투자비용 회수방안, 투자

15)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같이 도시첨단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안양시의 입주자격 심사를 통한 적합업종 
유치 및 저분양가 전략, 시행자의 수익구조를 고려한 일부 지역의 용도상향 조정 등이 좋은 예임. 지자체와 시행자의 기업입주설명
회 공동 개최 등도 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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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 수익률 등 세부 사업계획 내용의 조정이 불가

피하다. 조정에 따른 사업리스크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수립 시 세부 개

발방향과 계획안이 상당 부분 결정된 핵심사업보다

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발

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사업의 시행자는 투입자본에 대한 회수

방안으로서 준공시설물의 운영˙관리를 통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력 높은 테넌트 유치, 

믹싱 전략 등의 선 기획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지자

체 입장에서는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지역

에 대한 전략산업의 육성,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의 

입주 촉진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핵심사업으로 조성

되는 용지˙건축물˙시설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기 위해서는 먼저 핵심사업의 테넌트 유치 및 믹싱 

전략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와 핵심사업 시행자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

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지자체가 전략산업 관련 기

업 등을 관내에 유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핵심사업과 연계 실행할 수 있도록 유치 대

상 기업과 핵심사업 시행자 모두를 고려한 지자체의 

지원 역할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유치 대상 기업 등

에 대해서는 산업용지의 저가분양 혹은 건축물˙시

설 등의 저비용임대 등 입주비 부담 완화방안을 지원

하고,  동시에 핵심사업 시행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손

실보전 방안의 지원 병행 등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재생의 일환으로 대규모 PF방식의 핵

심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협약체계의 취약점 등을 고

려하여 객관적˙중립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추진 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 일관

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출자사 간의 

협의˙조정, 출자사 간의 권리와 책임의무 등을 명확

히 하는 협약구조의 확보가 주요 관건이다. 필요 시 

해당 지자체가 출자사 간의 이견 조율 및 원만한 협의 

조정 등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핵심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핵심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수익

을 보장할 수 있는 실행 조건의 확보가 관건이다. 특

히 리츠 등의 SPC가 시행하는 핵심사업에 대해 재

생 관점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리츠 설립 이

전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과 개발방향에 대한 협의

와 지원방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리츠 설립 이후에

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출자사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마련되어야만 공익성 제고 등 경제

재생의 촉매제로서 핵심사업을 연계˙활용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섯째, 국내에서 노후산단의 재개발사업을 경제

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의 가격경쟁

력 약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는 수용방식 적용 대상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으

나, 산업시설용지의 미분양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

록 해당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다양한 지원이 필요

하다. 지자체가 핵심사업 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지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단계에서 

사업시행자의 최소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방

안을 구체화하여 제안하거나 우선협상 대상자 등과

의 협상을 통해 최소 수익 확보방안이 협의되지 않는

다면 사업시행자 선정 장기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

지 않을 수 있다. 이외에도 노후산단의 재생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재원들을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할 수 있

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재원을 활용하여 

산업시설용지 조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리스크 부

담 완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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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지자체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핵심사

업이 단순히 부동산개발사업이 아닌 경제재생을 위

한 촉매제로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마중

물사업을 통해 핵심사업이 주변지역과 공간적˙기

능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

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재정지원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의 조성, 보상비 조달 등 공익

적 목적의 소요비용을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케 

할 경우 사업 참여 자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제한된 

공공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

장기적으로 중앙부처별 유사사업의 통합˙운영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끝으로 대규모 핵심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파

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방향의 보완 및 사

업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

성화계획 및 개별 핵심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단계에

서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실질적 참여방안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층위의 공공 부문 관계자들과 

핵심사업의 주요 이해그룹 간의 협의˙조정을 실행

할 수 있는 추진협의 체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도 필

요하다. 부산시의 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본 논문은 현재의 국내 부동산개발시장 여건하에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간주되는 주

요 핵심사업의 추진 여건과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향

후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착안점과 시사점, 공

공의 지원 역할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

에서는 역세권 개발 및 이적지 개발 유형 등을 포함

하여 5개 핵심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섯 개 사

례 중 비교적 원활히 추진된 것으로 평가되는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이나 영등

포 타임스퀘어 도시개발사업은 나머지 세 개의 사례

와 비교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시설물의 테넌

트 확보 및 유치방안과 투자회수방안 등에 대한 면밀

한 검토를 통해 비교적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은 한편으로는 전략산업 기

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저가분양 전략을 적용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저가분양에 따른 시행자 손실 보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하는 등 지자체와 핵심사업 시

행자가 협의조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구조를 만

들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례는 국내 노후산단의 

공장가동 여건을 고려하여 수용방식을 최소화하고,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비수

도권에 입지한 산업시설용지로 지식기반산업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

단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같이 입주 대상기업에 대한 

저분양가 전략을 적용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동

시에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각종 보상비 조달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이 병행되어야만 사업시

행자 선정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대한 연구와 공

통의 이해 기반이 부족한 여건에서 핵심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민자사업의 추진방향과 공공

의 역할 등에 대한 일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핵심사업의 전 범

위의 단계 중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함으로써 전체 단계에 걸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적정 사례의 선

정과 충분한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

다. 향후 선도지역 및 일반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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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의 보완

이 필요하다. 아울러, 민자 중심의 핵심사업을 지자

체의 재생방향에 부합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계획수

립체계 등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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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간

주되는 주요 핵심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원활

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민자사업의 착안점과 공공

의 지원 역할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섯 개

의 핵심사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요 시사점 및 공공

의 지원 역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관건인데, 이를 위해

서는 기획 및 계획수립 단계에서 준공시설물의 테넌

트 확보 및 유치방안과 투자회수 방안 등에 대한 면

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핵심사업이 주변 지역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공성

의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핵심사업 시행자로 하

여금 최소한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사

업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산업단지 등과 같은 국가 차원의 주요 산업

기반시설을 원활히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기반

시설의 확충 및 신설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개발

자의 손실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핵심사업과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계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

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요약

주제어: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 핵심사업, 공공 역할, 산단재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